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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ng, Yeong-Hee Chung, Eui-Chul 
  While existing studies on housing standards suggested a variety of normative levels of housing 
conditions that each household must secure for its needs, they generally failed to consider how to 
implement policies to achieve the standards.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ree levels of housing 
standards set up for Seoul, we attempted to analyze spatial needs and suggested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households to meet each level of the standards. 
  We calculated housing needs based on the three senarios to achieve each level of housing 
standard. For example, in order for all the households to meet the minimum standard, it is 
estimated that about 210 thousand dwelling units of 30-50 ㎡ and 2-3 rooms are additionally 
needed. To achieve this goal, it is proposed that public housing should be continously constructed, 
a deposit loa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increase purchasing power of low income households 
and rent subsidy sytem should be newly introduced.  
  
Ⅰ. 서 론1 

  

 그동안 시행된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주택사정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호전됨에 따라 
이제는 대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적 공급정책으로부터 주거사정이 열악한 
계층의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공급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995 년 현재 읍면지역의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2002년경에는 전국적으로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만을 놓고 볼 때는 아직도 주택보급율이 75.4%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66.4%로 전국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의 주택정책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거주환경 개선에 촛점을 맞추어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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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부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청약저축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이 아니라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임대주택으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택지공급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도 대도시지역에서 임대주택의 대규모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 및 
철거민에게 주로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거주환경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임대료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부담능력과 
주거선택폭을 높이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질적수준향상에 대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주거기준은 주택정책의 새로운 지표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목표와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복지주거기준은 최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뿐만 아니라 중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체적 주택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다단계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 뿐만 아니라 상위의 기준을 포함하는 다단계적인 기준이 전반적인 
주거상황을 파악하고 주거수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는데 유용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주거기준의 
의의를 설명하고 서울시를 사례로 복지주거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거수준별로 필요한 주택소요량을 규모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정책의 세분화 가능성 및 주거서비스 보장정책으로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로서 복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성을 조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Ⅱ. 주거기준의 의의 
 
 일반적으로  주거기준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모든 국민 (시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상태를 향유토록 
하여 주거서비스 배분의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기준을 하나의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정책과 직결되는 제도로서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갖는 의의를 보다 '수단'적인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거기준이란 효과적 주택정책을 위한 수단이며 이를 실제의 제도로서 
수립코자 할 때에는 그것이 수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확히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제도로서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수단으로서 주거기준이 갖는 의의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소위 복지적 주택정책의 목표 설정 및 집행수단으로서의 의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택재고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 및 관련정책 조정수단으로서의 
의의이다. 
 
1. 복지적 주택정책의 목표 설정 및   집행수단 
 
  복지적 주택정책이란 국가(지방정부)가 모든 국민(시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주거수준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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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하인 국민(시민)에게는 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의 목표로서 보장하는 주거수준 및 지원 대상의 
판정기준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주거기준이다. 주거기준이란 곧 해당 국가(지방정부)의 
복지적 정책목표의 수준 자체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집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주거기준이 정책집행의 수단으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첫째, 주거기준은 국가나 지역의 주택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주거기준의 설정은 곧 국가(지방정부)가 보장하는 주거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기준에는 
현재의 주택사정 속에서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정책역량의 우선적 동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현실적인 정책역량에 대한 판단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기준은 그 미달/적합 여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주거기준의 적용단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이 
주택을 단위로 하는 것인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역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주택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셋째, 주거기준은 최저기준 뿐 아니라 그보다 상위의 수준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지역)의 주택정책에는 단지 최하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이 
아니라 중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체적 주택상황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주택의 규모, 공급주체에 있어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당장의 주택사정 뿐 아니라 향후 주택사정에 대한 예측과 지향 등 
중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한 주택정책 역시 요구된다. 따라서 주거기준 역시 최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현재의 정책역량에 바탕한 최저기준 개념의 복지적 목표 뿐 아니라, 보다 
상위계층의 주거수준과 중장기적인 주거수준에 대한 목표로서의 주거기준(예를 들어 
유도기준 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택재고의 질적 수준 관리 및   관련정책 조정수단 
 
  국가(지방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주거기준이 갖는 또 하나의 의의는 주택재고 

및 거주자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 및 관련정책 조정수단으로서의 의의이다. 

즉, 주거기준은 현재 국가(또는 지역)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재고가, 혹은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생활공간이,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기준 미달 가구가 얼마나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들이 어느 수준에, 혹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정책 시행 이후 주택재고 

분포상황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각종 정책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방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주거기준이 정책수단으로서 갖는 중요한 의의라고 하겠다. 
이러한 의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주거기준은 기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거기준은 주택관련 통계조사체제와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체 주택재고 및 가구별 주거수준조사를 통해 주거기준 미달/적합 가구의 
비율은 물론 이들의 지역별, 주택유형별 분포상황 등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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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주택통계조사에서의 조사항목들을 주거기준의 구성항목과 정합하는 형태로 
조정하거나, 혹은 주거기준을 기존의 주택통계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기준은 가구별 주거수준의 판정 뿐 아니라 신규 건설되는 주택의 건설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시되어야 한다. 즉, 주거기준은 단순히 현재 주거수준의 판정을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지표로도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통계조사에 의해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분포상황이 파악되고 
이의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의 건설과 민간주택의 건설지원정책을 동원한다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을 공급지원 대상규모로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Ⅲ. 서울시 주거기준 설정 
 
 앞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적합한 주거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구원구성에 따른 거주실수와 주거면적 산정 
  우리나라는 아직 주거수준 확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주거면적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주거기준은 주거면적에 대한 기준에 비중을 둔 형태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 주택 다가구 동거패턴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주택을 단위로 한 
면적기준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가구당 사용면적, 즉 가구원 구성내용(연령/성별/관계)별로 
달라지는 주거공간 소요에 대응하는 형태의 주거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거주실 사용기준과 단위거주실 면적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태로 주거기준을 
설정한다. 거주실 사용기준에 의해 가구 구성내용(가구원수, 연령, 성별, 관계)에 따라 
가구별로 필요 거주실(침실, 식사실, 거실)의 종류 및 개수를 산정토록 하며 산정된 
거주실들의 면적을 합하여 가구별로 필요 주거면적을 산정토록 한다. 거주실 사용기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 거주실 사용기준 

구   분 최저기준 제 1유도기준 제 2유도기
준 

부부침실 -확보 좌동 좌동 

부부와 자녀의 
침실분리 

-만 3세 이하 
-자녀 1인까지 동실 
 사용 

좌동 좌동 

이성형제 
침실분리 

-1실 2인까지 공용
-만 10세 이상 
성별 분리 

좌동 좌동 

거

주

실

사

용 
기

준 
침

실 

동성형제 
침실분리 

-1실 2인까지 공용
-연령제한 없음 

-1실 2인까지 공용 
-만 15세 이상 개실 
확보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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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실 및 부엌 -부엌 확보 -식사실 및 부엌 확보 좌동 

거  실 - -2인 이상 가구 거실 
확보 

좌동 

주：최저기준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 안정, 복리의 유지를 위해 모든 가구가 확보해야 
할 수준이며, 유도기준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확보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제 1유도기준은 현재 중위계층에 해당하는 주거수준으로서 단·중기적 
유도목표 수준, 제 2유도기준은 현재 중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거수준으로서 
중장기적 유도목표 수준임. 

 

 
둘째, 산정된 거주실 개수와 주거면적에 대해 현재의 사용 거주실의 개수와 주거면적이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는 기준 미달 가구로 판정한다. 
  셋째, 설비기준은 별도의 기준으로 운용하도록 설정한다. 
 
2) 단위거주실 면적기준 산정 
침실, 부엌, 식사실, 거실 등 단위거주실의 면적기준은 공간체험적 방법, 즉 기존의 
우리나라 주택들의 단위거주실 면적실태를 근거로 삼는 방법에 의해 도출하였다. 즉, 
최저기준의 각 단위거주실 면적기준은 전용 40 ㎡ 수준에 해당하는 각실 면적을 4 인 
표준가구용 기준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우리나라 주택 중 전용 40 ㎡ 
규모의 주택들 속에서 나타나는 각 실 면적의 분포 범위를 근거로 하여 설정하였다. 
제 1유도기준 및 제 2유도기준의 단위거주실 면적기준 역시 각각 전용 60㎡, 85㎡ 수준에 
해당하는 각실 면적을 4인 표준가구용 기준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전용 60㎡, 
85㎡ 규모 주택들을 대상으로 최저기준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주택의 면적 실태분석은 1995 년 건설기술연구원 조사자료(2,623 개 아파트 
단위평면 조사자료)를 이용하되, 단위실 면적배분, 공간구성방식 등 공간계획규범상의 
유사성 확보를 위해 1990 년 이후 공급된 1,177 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최저기준과 제 1유도기준, 제 2유도기준 각각에 있어서 각 단위거주실들의 면적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각 단위거주실 면적기준                                         
(단위 : ㎡) 

최저기준 제 1유도기준 제 2유도기준 

구  분 기준 
면적 

산정 
면적 

기준 
면적 

산정 
면적 

기준 
면적 

산정 
면적 

부부침실 11.88 
(3.3*3.6) 

11.67 12.96 
(3.6*3.6)

12.96 17.55 
(3.9*4.5)

17.55 

 1인용침실 6.48 
(2.4*2.7) 

6.48 7.2 
(2.4*3.0)

7.2 9.0 
(3.0*3.0)

8.91 침 
 
실 

 2인용침실 9.0 
(3.0*3.0) 

9.33 10.8 
(3.0*3.6)

10.37 12.96 
(3.6*3.6)

12.87 

식 
사 

1인 
가구 

 부엌 2.16 
(1.2*1.8) 

1.9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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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실+ 
부엌 

- - 4.86 
(1.8*2.7)

4.5 8.64 
(2.4*3.6)

8.66 

 부엌 2.52 
(1.2*2.1) 

2.36 - - - - 
 2인 
가구 식사실+ 

부엌 
- - 5.4 

(1.8*3.0)
5.4 10.8 

(3.0*3.6)
10.40 

 부엌 2.88 
(1.2*2.4) 

2.76 - - - - 
 3인 
가구 식사실+ 

부엌 
- - 6.3 

(2.1*3.0)
6.3 11.88 

(3.3*3.6)
12.13 

부엌 3.15 
(1.5*2.1) 

2.95 - - - - 

실 
 
및 

 
부 
엌 

4인 
가구 식사실+ 

부엌 
- - 7.2 

(2.4*3.0)
6.84 13.86 

(3.3*4.2)
13.8 

2인가구 - - 8.91 
(2.7*3.3)

8.91 12.96 
(3.6*3.6)

13.16 

3인가구 - - 10.8 
(3.0*3.6)

10.4 15.21 
(3.9*3.9)

15.36 거 
 
실 

4인가구 - - 11.88 
(3.3*3.6)

11.88 17.55 
(3.9*4.5)

17.28 

주：1) 산정면적 : 앞에서의 각 실 기준면적 설정방법에 의해 산출된 면적. 
    2) 기준면적 : 각 실의 장/단변을 30cm 모듈 단위의 치수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면적에 가장 가까운 값을 기준면적으로 설정. 

    3) 1, 2, 3인 가구의 거실, 식사실 및 부엌, 부엌의 기준면적 설정방법. 
        - 4인가구 기준면적의 5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가구원수에 비례해 가감 
        - 예 : 3인가구의 거실면적 = 4인가구의 거실면적 * (0.5 + 0.5 * 3/4) 

<표 3> 거주실 면적의 전용면적 환산비율 

거주실면적 15㎡ 미만 15㎡ 20㎡ 30㎡ 50㎡ 60㎡ 70㎡ 70㎡ 초과 

전용면적중 
거주실면적

율 

64% 64% 66% 71% 77% 78% 79% 79% 

 
 
 
3) 거주실면적의 주택면적(전용면적) 환산 
<표 4> 설비기준  

±¸ºÐ ÃÖÀú¼öÁØ Á¦1유도수준 제 2유도수준 

상수도 확보 좌동 

부엌 전용부엌확보 전용 입식부엌확보 

화장실 전용 수세식화장실 확보 좌동 

목욕시설 - 온수 목욕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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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연료 연탄/유류/가스/전기 중 1 유류/가스/전기 중 1 

 
  거주실 사용기준과 단위거주실 면적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면적은 침실, 부엌, 식사실, 거실의 
면적만을 합산한 면적(이하 거주실면적)으로서 현관, 창고, 복도 등 기타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주실면적을 이들 기타면적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센서스상의 주거규모 관련 가용 정보(건평)와의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거주실면적을 전체 주택면적으로 환산하는 비율 역시 공간체험적 방법에 의하여 
설정하였다. 즉, 우리나라 기존 주택사례들을 대상으로 해당 거주실면적에 대응하는 전체 
주택면적(전용면적)의 분포 상황을 분석하여 환산비율을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자료 중 1990 년 이후 공급된 1,177 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설비기준의 설정 
  설비기준은 「인구주택 총조사」상에서 조사되고 있는 가용 항목들을 사용하여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설비기준은 앞의 면적기준에 의한 주거기준과는 별도로 기준 미달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5> 복지주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규모별 실구성 및 주택면적 

최저기준 제 1유도기준 제 2유도기준 
가구원

수 
실구

성 
표준 
가구 
범위 실구

성 
표준

가구

범위 실구
성 
표준

가구

범위 

1 인 1K 13.5 13.5 
- 13.5 

1DK 18.8 18.8  
- 18.8

1DK 27.1 27.1 
- 27.1 

2 인 1K 22.5 22.5 
- 22.5 

1LDK 39.2 39.2  
- 39.2

1LDK 55.2 55.2 
- 55.2 

3 인 2K 31.9 23.1 
- 31.9 

2LDK 50.9 42.3  
- 50.9

2LDK 69.3 59.2 
- 69.3 

4 인 3K 40.0 32.2 
- 40.0 

3LDK 61.2 53.2  
- 61.2

3LDK 85.1 74.5 
- 85.1 

5 인 3K 42.9 35.3 
- 42.9 

3LDK 65.0 57.2  
- 69.3

3LDK 89.8 79.2 
- 96.2 

6 인 4K 50.6 42.9 
- 50.6 

4LDK 73.7 65.0  
- 77.9

4LDK 101.2 89.8 
- 107.5 

주：1) 표준가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로서 자녀는 모두 독립실을 사용하는 
가구를 의미함.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 중 2인은 같은 실을 사용함.)  

    2) 실구성 내용에서 숫자는 침실수, K는 부엌(Kitchen), D는 식사실(Dining Room), 
그리고 L은 거실(Living Room)을 의미함. 

5) 복지주거기준 도출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설정된 주거기준을 종합하여 각각의 기준별로 가구원규모에 따라 
필요한 가구당 실구성 및 주택면적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Ⅳ. 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방안 
 
1. 저소득층 주택소요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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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위한 공간소요 
  서울시 거주가구의 주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000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가구의 기준 미달 여부를 분석하였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현재 거주상태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간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현재 7 평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54.6%이나 실제로 7평 이하 규모를 필요로 하는 가구는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9평 이하 규모의 이용가구는 18.1%인 반면 9.5%만이 이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12 평 이하 규모의 경우 실질소요는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36.1%이나 현재 약 20.1%의 가구만이 이 규모를 이용하고 있으며, 12-15 평 
이하 규모는 실제 소요가 26.5%이나 현재 4.8%만이 거주하고 있어 9-15 평 주택에 대한 
소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거주실)수별로는 [그림 2]와 같이 방 2개와 방 3개 주택에 대한 소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3.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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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으나  24.6%만이 방 1 개를 필요로 하는 가구로 나머지는 
방 2 개 또는 3 개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수준을 최저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총량이 추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주택을 주택규모별, 
거주실수별로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전체 가구수에 설문조사 결과 구한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 19.4%를 
곱하여 현재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서울시의 전체 가구수를 추정한다. 
 
현재 최저기준 미달 추정 가구수 =   2,966,844 가구 ('95「인구주택 총조사」 
                                                             서울시 가구수) × 19.4% = 575,568 가구 

 
<표 6> 최저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위한 공간소요 

면적 가구수 거주실수 가구수 

    7평 이하 
 7- 9평 이하 
 9-12평 이하 
12-15평 이하 
15-18평 이하 
18-21평 이하 
21-25.7평 이하 
25.7평 초과 

+ 172,373 
+  49,533 
-  92,130 
- 124,822 
-   7,925 
+    1,981 
+    991 

- 

1 
2 
3 
4 
5 

6 이상 
 
 

+ 107,981 
-  42,598 
-  77,271 
+  7,925 
+  3,963 

- 
- 
- 

 주 : 1) +는 초과주거단위를, -는 부족주거단위를 나타냄. 
     2) 거주실수는 식사실과 거실이 포함된 숫자임. 

  둘째,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사용 주거면적의 규모별 비율(비율 1)을 구하고 각 가구가 최저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요 면적의 규모별 비율(비율 2)을 구하도록 한다. 비율 1에서 비율 2를 빼면  
소요비율보다 초과되는 각 규모별 사용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위에서 구한 575,568 
가구를 곱하여 그 값이 양(+)이면 규모별 초과 가구수를, 음(-)이면 규모별 부족 가구수를 
나타낸다. 거주실수별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거주실수별 초과 가구수 또는 부족 
가구수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모별로 약 22만 2천 가구가 거주하는 
9평 이하의 주거공간과 약 2,970가구가 거주하는 18-25.7평의 주거공간은 여유가 있으나 
9-18평 규모의 주거공간은 약 22만 5천호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수별로는 약 
10 만 8 천 가구가 거주하는 단칸방과 약 1 만 2 천 가구가 거주하는 거주실 4-5 개의 
주거공간은 여유가 있는 반면 방 2-3 개의 주거공간은 약 12 만호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수에 비해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은 것은 기준 미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공급된 값싼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2) 최저기준 이상-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위한 공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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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저기준 이상-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중에서는 9-
18평에 거주하는 가구가 약 64%인 반면 향후 제 1유도기준으로 향상되기 위해 필요한 
주거면적은 15-25.7 평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즉 15 평 이하의 주택에 대한 소요는 
적은 반면 15 평 초과 주택에 대한 소요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수별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현재 2 개(1DK)에서 4 개(2LDK)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소요는 방 4 개(2LDK)에서 6 개(4LDK) 주택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 유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별로 필요한 주거공간과 거주실수는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구한 최저기준 이상-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수 비율 45.7%를 서울시 전체 가구수에 곱하면 1,355,848 가구가 현재 최저기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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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유도기준 미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초과가구수 및 부족가구수는 이들 
가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각 규모별 비율과 제 1 유도기준으로 
향상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거공간에 대한 각 규모별 비율을 최저기준 이상-
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수인 1,355,848 가구에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최저기준 이상 -  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를 제 1유도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수별, 
면적별 필요한 거주단위를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하면 <표 7>과 같다. 최저기준 이상-
제 1 유도기준 미달 가구를 제 1 유도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5 평 이하의
주거공간이 약 47만 6천호, 25.7평 초과 주거공간이 약 6만호 정도 여유가 있는 반면 15-
25.7평 규모의 주택은 약 54만호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수별로는 1-3개를 가진
거주공간이 약 46만 6천호 정도 여유가 있는 반면 동일한 규모의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방 4개(2LDK) 이상의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최저기준 이상-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의 제 1유도기준 충족을 
위한 공간소요 

면적 가구수 거주실수 가구수 

    7평 이하 
 7- 9평 이하 
 9-12평 이하 
12-15평 이하 
15-18평 이하 
18-21평 이하 
21-25.7평 이하 
25.7평 초과 

+  11,859 
+  64,235 
+  99,811 
+ 300,421 
- 191,176 
- 241,127 
- 104,752 
+  61,270 

1 
2 
3 
4 
5 

6 이상 
 
 

+ 137,364 
+ 173,928 
+ 155,152 
- 100,799 
- 126,493 
- 239,151 

 
 

주 : 1) +는 초과주거단위를, -는 부족주거단위를 나타냄.  
주 : 2) 거주실수는 부엌과 거실이 포함된 숫자임. 
 
3) 제 1유도기준 이상-제 2유도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위한 공간소요 
  제 1유도기준 이상-제 2유도기준 미달 가구 중에서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15평이하의 주택과 18-21평 규모의 주택에 대한 소요가 적은 반면 21평 이상의 중대형 
주택에 대한 소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수별로는  방 2개(1DK)-방 4개(2LDK), 
특히 방 4개의 주택이 상당부분 필요하며 반면 5개(3LDK) 이상의 주택은 남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참조) 
  제 1 유도기준 이상-제 2 유도기준 미달 가구를 제 2 유도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면적별, 방수별 필요거주단위를 동일하게 산출한 결과 <표 8>과 같이 21평 이상의 주택이 
약 25만호 정도, 그리고 방수별로는 방 5개(3LDK) 이상의 주택이 약 11만 5천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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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 1유도기준 이상-제 2유도기준 미달 가구의 제 2유도기준 
충족을 위한 공간 소요 

면적 가구수 거주실수 가구수 

    7평 이하 
 7- 9평 이하 
 9-12평 이하 
12-15평 이하 
15-18평 이하 
18-21평 이하 
21-25.7평 이하 
25.7평 초과 

+  14,864 
-  14,864 
+   9,909 
+  68,374 
+   7,927 
+ 168,457 
-  85,220 
- 169,448 

1 
2 
3 
4 
5 
6 

7 이상 
 

    - 
-   1,982 
-  36,664 
-  76,301 
+ 100,084 
+  10,900 
+   3,964 

 

주 : 1) +는 초과주거단위를, -는 부족주거단위를 나타냄.  
    2) 거주실수는 식사실과 거실이 포함된 숫자임. 

 
4)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와 최저기준 이상-유도기준 미달 가구의 50%  해소를 
위한 공간소요 
  최저기준 미달 가구를 최저기준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최저기준 이상-
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 중 50%를 제 1유도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면적기준으로 
15-25.7평의 주택에 대한 소요가, 방수별로는 4개(2LDK), 5개(3LDK), 6 개(4LDK) 주택의 
소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및 [그림 8] 참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방 3 개 이하, 15 평 이하(9-12 평 제외) 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초과공급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공급정책은 방 4 개(2LDK) 이상 15 평 이상 주택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초과공급된 것으로 나타난 물량에 대해서는 이들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정도가 질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2개의 주거단위를 
합쳐 1개의 확장된 주택으로 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완전 해소와 더불어 최저기준 이상-제 1 유도기준 미달 가구의 
50%를 제 1유도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거주단위를 면적별, 방수별로 산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규모나 방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 
규모별로 50%, 각 방수별로 50%를, 즉 <표 7>에서 나타난 면적별 가구수의 50%, 방수별 
가구수의 50%를 계산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물론 최저기준 
이상-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 중 사용규모별로 하위 50%, 또는 사용방수별로 하위 50%를 
정하여 계산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소요가 과대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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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완전 해소 및 최저기준 이상-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의 50% 해소를 위한 공간소요 

면 적 가구수 거주실수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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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평 이하 
 7- 9평 이하 
 9-12평 이하 
12-15평 이하 
15-18평 이하 
18-21평 이하 

21-25.7평 이하 
25.7평 초과 

+ 178,011 
+  81,588 
-  42,030 
+  25,713 
- 103,840 
- 118,674 
-  51,425 
+  30,657 

1 
2 
3 
4 
5 

6 이상 
 
 

+ 176,527 
+  44,503 
+    494 

-  42,525 
-  59,337 
- 119,663 

 
 

주 :1) +는 초과분을, -는 부족분을 나타냄.  
    2) 거주실수는 식사실과 거실이 포함된 숫자임. 

  <표 9>의 결과에 따르면 9 평 이하 주택은 26 만호 정도, 12-15 평의 주택은 2 만 5 천호 정도 초과 
공급되고 있는 반면, 9-12평 주택은 4만 2천호 정도, 15-25.7평 주택은 약 27만호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수별로는 약 22만 가구가 사용하는 방수 3개 이하의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반면 방수 4 개 이상의 주택이 마찬가지로 22 만호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택정책의 목표설정과 정책수단  
 
 주거기준 설정의 가장 큰 의의는 주거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주택 재고 관리를 위한 
계량적인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 제 1, 제 2 유도기준의 
3단계로 복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 3단계의 기준을 주택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우선 각 
기준별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보면, 최저주거기준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 안전, 
복리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모든 가구가 확보해야할 수준이며, 제 1 유도기준은 현재 
중위계층에 해당하는 주거수준으로 단중기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제 2유도기준은 현재 중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거수준으로서 중장기적으로 모든 가구가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준이다. 
  복지주거기준은 향후 주택에 대한 소요를 제시함으로서 주택규모별로 공급 목표를 
설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를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 방수별로는 2 개 또는 3 개의 9-15 평 주택이 약 21 만호 정도가 필요하다. 둘째로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완전 해소와 제 1 유도기준 미달가구 중 50%의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 규모별로는 15-18평형이 약 10만호, 18-21평 12만호, 21-25.7평 약 5만호 
정도, 방수별로는 4(2LDK)-6 개(4LDK) 주택에 대한 소요가 주로 나타난다. 즉 방수별 
소요는 2-4 개로 두 가지 경우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면적 측면에서는 12-
15 평의 주택은 더 이상 공급될 필요가 없으며, 대신 15 평 이상의 주택에 대한 소요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기준 미달 가구와 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를 동시에 완전히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방 4개(2LDK)-6개(4LDK) 주택에 대한 소요가 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15평-
18평 약 20만호, 18-21평 약 24만호, 21-25.7평이 약 10만호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와 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의 완전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삼는 경우 제 1 유도기준의 50% 해소를 목표로 하는 두 번째 대안과 방수나 
주택규모면에서 필요한 형태는 거의 유사하지만 소요 주택수는 2배 정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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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는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완전해소와 제 1 유도기준 미달 
가구의 50%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2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 1유도기준까지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은 막대한 물량의 주택공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현단계에서는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정책의 우선 목표로 정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소득의 
상승에 따라 규모가 큰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15평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최저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경우 9-15평의 소형주택을 약 21만호 정도 계속 
공급할 필요가 있지만 제 1 유도기준까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 15 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필터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자연 해소가 가능하므로, 최저기준 미달 
가구와 제 1유도기준 미달 가구의 50%까지 해소를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선 후자의 경우로 정책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15평 이상의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각 가구의 부담능력 향상을 통해서 계속적인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임대료보조제도와 같은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5 년간 최저기준 미만 가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임대주택의 재고 
증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정책과 각 가구의 지불능력 증진을 위한 
전세자금융자제도를 비롯한 간접보조정책, 그리고 민간부문에서의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의 부족한 택지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인 확대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1 년 이후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1992 년 이후 매년 서울시에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약 2,000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약 40,000호의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정도이다.  
  간접지원정책으로는 현재 매년 10,000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세자금융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세자금융자 및 
임대료지원제도는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지불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이는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불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주거수준의 상향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0∼1991 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공급된 다가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2년부터 
1996 년 기간동안 다가구주택은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며, 
단위면적별로는 15평형이하가 약 60%, 15-18평형이 약 20%정도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 년과 비교하여 1995 년도에는 최저기준미달가구가 절반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최저기준이상 제 1 유도기준 미달가구중에서 12-15 평형 거주가구가 대폭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현재 양적 중심으로부터 징적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질적 주거수준 향상이 향후 주택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복지적 주택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기준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주거기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침으로써 실제로 제도화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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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방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와 
연계시켜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석기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기준이 주택정책의 목표와 실천적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중심의 주거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요구 및 주거소비형태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거주실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기본 원칙 및 절차를 수립하였다. 둘째, 서울시를 사례로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주택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파악하고, 각 가구를 중심으로 요구되는 공간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주거기준이 
주택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기준과 연계한 주택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가구의 
거주수준에 대한 내용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기준 미달 가구의 총량 및 지역별 분포, 
주거유형별 분포 등이 정확히 파악가능할 때에야 비로소 주택공급 및 지원정책을 위한 
중점대상의 설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바람직하기로는 거주수준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주택통계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매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중 주거수준과 관련된 조사항목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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